
제9회
지방선거 대비
공무원 실천 가이드
공정한 선거, 공무원의
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

당신의 말 한마디, 행동 하나가 

공직사회의 신뢰를 결정합니다.

SNS '좋아요' 금지

후보자 홍보 금지

후보자 지지ㆍ반대 금지



! 선거 중립 위반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.

국가공무원법 |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 정지 

공직선거법 | 5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 등

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

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

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세요!

�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입니다.

� ‌�국민에 대한 신뢰의 기초입니다. 

� ‌�공직 윤리의 핵심입니다.

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

 ‌투표 권유   ‌서명운동 주재   ‌문서나 도서 게시   ‌기부금 모집  

 ‌정당․ 정치단체 가입 권유 등을 하면 안 됩니다.

| 국가공무원법 제65조 | 정치 운동의 금지

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

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됩니다.

| 헌법 제7조  |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

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

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
| 공직선거법 제9조 |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

공무원 선거중립, 왜 중요한가요? 엄격히 금지되는 사례들을 

살펴볼까요?

공무원 선거중립,

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?

 ‌�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·공유하고, ‘좋아요’를  

반복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. 

 ‌�카카오톡 등에 선거 관련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.

 ‌�경선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 

지인에게 전송하면 안 됩니다.

 ‌�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 제작·게시는 

안 됩니다.

 ‌�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.

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!

 ‌�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입장을 

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(설명회)을 

광범위하게 실시하면 안 됩니다.

 ‌�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

광고하면 안 됩니다.

 ‌�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 

간담회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.

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

행위는 금지됩니다!
상세 사례는 QR 코드를 통해
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

 ‌�언론을 통한 정책홍보나 직무 관련 강의에서 특정 정당· 

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됩니다.

 ‌�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 제공하면  

안 됩니다.

 ‌�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

관여하면 안 됩니다.

 ‌�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게 투표를 

권유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.

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

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!


